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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사회문제(社會問題)는 사회제도나 구조의 결함과 모순에서 발생하는 문

제로 사회구성원들이 특정현상을 사회문제로 규정할 때는 과정을 통해 해

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여러 학자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위협하는 현상으로 사회

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이에 대한 방안이나 정책 등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의 보조기구인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에서 발표한 ‘세

계인구현황보고서2009’를 살펴보면,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

구(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2004년 이후 5년 연속 지속되고

있어 현재 우리사회에서 발생되는 많은 사회문제 가운데 저출산문제는 가

장 큰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인 1.15명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

로 인구 학자들이 제시하는 대체출산율(인구대체수준)2)인 2.1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출산율의 회복 없이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2018년 이후 우리

나라의 인구는 감소하게 되고,300년 후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인간의 수명연장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구규모와

구조를 변화하여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속도를 빠르게 하여 사회의 부적응,

불평등,사회해체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이에 대한 즉각적이고,장

기적인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의 마련과 함께 정책의 집행이 절실하게 요

구된다.

1)합계출산율(合計出産率):여성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의 수로 출산이 가능한 여

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2)대체출산율(인구대체수준:人口代替水準):인구를 현상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으로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1명을 기준 한다.이러한 기준은 유럽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체로 3명 전후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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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이미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

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등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체계적인 준비

를 통해 대처하고 있다.프랑스의 경우 20세기 초 합계출산율이 2.0수준으

로 감소하자 즉각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여 실행하였으며,의회에서

인구추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이 보급되고 있다.

1989년 이후 일본에서도 엔젤플랜,신(新)엔젤플랜 최근에는 신신(新新)

엔젤플랜3)등의 저출산율 대응정책을 마련하여 보육시설을 확대하고,육아

휴직 제도를 만들어 여성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노력을 실

시하였으나 일본 내의 사회,문화적 배려가 부족하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패했다(오정균,2007:1).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0년대 초반 63.1세에서 2000년에

79.56세(2007년 기준)로 증가하게 되었고,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2000년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Society)4)로 진입하였으며,고령

사회를 향해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Society)가 되고,2026년이 되면

초 고령 사회(Super-agedSociety)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일본이 24년,미국이 72년 경과

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놀라울 정도의 초고속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저출산현상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현상은 생산인구의 감소와 더불

어 노령인구의 부양문제,인구구조의 변화 등은 정부의 대응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http://bluemarbles.tistory.com/507).

현재 정부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의 목표를 OECD평균인 1.6명으로

설정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을 펴고 있다.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

법을 제정하고,법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을 마련하여 5년 간 총 32조 74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재정

3)엔젤플랜 :일본은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위해 1995년 엔젤플랜(1995년~1999년),신(新)엔젤플랜

(2000년~2004년),신신(新新)엔젤플랜(2005~현재)이라는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다.주 내용은 여

성의 사회참여와 가사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 이다.

4)고령화 사회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 14% 미만인 사회.14%이상 20% 미만

인 사회는 고령사회(AgedSocial),20% 이상인 사회는 초 고령 사회(Super-agedSocial)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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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액 증가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 매년 예산을 초과 지출하여 국비(예산,

기금)와 지방비를 합쳐 총 42조 7226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문화일보기사,2010-03-30).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3%수준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합계

출산율이 4명 이상의 후진국 형 인구구조를 유지하자 가족계획사업을 통

한 인구정책이 30년 가까운 90년대 중후반까지 시행되었다.그 결과 1980

년대 초반 합계출산율은 2.57명에서 1990년대 후반 1.45명으로 줄더니

2005년에는 1.08명으로 급락하여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을 초

래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저출산 국가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국가적 위기의식을 갖고

강력한 대응정책이 준비되어야 한다.복지국가의 원리는 헌법에서 규정하

지만 실현은 국가의 급부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로의 변화는 국가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게 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문제와 관련하여 헌법

에서 규정하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모색하고,국가

의 대응정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연구의 범위

최근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급속한 저출산문제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선진국들이 100년 이라는 기간을 두고 진행된

것과 비교하여 20-30년 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점에서 파생되는

노동력의 감소,국가경제의 침체,인구의 고령화 등의 다각적인 국가적 부

작용 예상되어 그 원인을 분석하고,그에 따른 국가적 대응정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저출산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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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저출산에 대한 이론을 분석하고,우

리나라의 출산율 변화와 관련 정책이 문제의 해결에 얼마나 효과성을 나

타내는지 확인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60년대 시작한 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 후

반까지 실시된 점을 들어 21세기 이후 우리나라의 저출산 사회 대책에 관

한 정책만으로 한정한다.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로 정하고,선진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제 1장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

과 범위,방법을 제시하고,제 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저출산 대응

현황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관련 문제와 대응정책현황을 파악하여 성과에

대한 평가를 찾고,우리보다 앞서 복지국가를 실현한 외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았다.

제 3장에서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연구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으며,저출산에 관한 개념,관

련이론,발생 원인을 구분하여 제시한다.제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

산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제 5

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저

출산 대응정책을 제시하였다.

2.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국내의 연구논문과 국내외 문헌의 이론분석을 기초로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고,실증적 내용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관련 문

헌,관련 복지정책문헌 및 정부의 정책발표자료 등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

하였다.

자료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주요 복지선진국들의 대응정책에 관한 사례

를 확보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사회 대응정책과 비교분석하고,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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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서 론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 우리나라와 

외국의 저출산 대응현황

-우리나라 저출산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제3장 :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및 연구 분석의 틀

-저출산관련 이론

제4장 : 우리나라 저 

출사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대응방안

제5장: 결론
-국가적 대응 정책방안의 마련

-연구의 종합(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사회

대응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국내외의 연구동향과 원인별,정치적 상황,

경제적 활동,문화적 차이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적 대응방안을 제시하

기 위한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전반적

인 연구과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1>연구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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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저출산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가족에게 임신부터 출산,양육에 이르기까

지 그 비용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은 출산의 고통과 더불어 가족집

단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 국가는 저출산과 관련한 정책을 가족이 아닌 개

인단위로 접근하여야 한다.

1.저출산의 개념

출산과 출생은 서로 같은 언어로 사용하지만 인구학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출산(Delivery)은 유산을 포함한 임신의 결과 전체를 의미하

고,출생(Birth)은 건강한 자연인으로 권리의 능력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

한다.출산과 출생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정상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정상출산은 전통과 현대의 방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모든 사회에

서 반드시 필요한 요구로 그 방향과 강도는 사회적 필요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정상출산은 사회내의 인구성장의 직간접적인 지표로서의 정상출산의 수

준과 정상출산과 관련한 모든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이는 ‘출산력 추세’

와 ‘차별출산력’으로,출산력의 추세는 출산수준의 측정을 의미하고,차별

출산력은 출산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산율과 출산력은 같은 뜻으로 이해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출

산율은 일정기간에 태어난 아이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로 일정한

시점 내에서 사회의 실제 출생수준을 뜻하고,출산력은 여러 아이를 낳는

수준으로 확인된 출산자료를 통해 계획된 상황 하에서의 출산수준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정상출산의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출산력(出産力,Fertility)은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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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점의 생식력만을 뜻하지 않는다.결혼,건강,경제,문화,피임 등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여성이 실제로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출산력은 생식력보다는 경제,사회,문화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

기 때문이다.

인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입장은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출산

율이 떨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인구대체수준 2.1명으로 이러한 수치

는 향후 공간 내에서 인구의 수준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

명의 가임여성(15～49세)이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출산은 국가나 사회의 인구성장이 정지하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대

체출산력인 2.1명보다 합계출산력이 이하가 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

모든 국가나 사회는 정상출산에 의한 성원의 구성을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사회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성원의 변동은

출산과 죽음,이동 등으로 출산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생활의 결과로 바

라보는 미시적인 시각의 접근이 아닌 사회의 성쇠가 출산과 직접적인 관

계가 있음을 직시하여 거시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출산과 관련한 많은 요인을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합계출

산율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저출산은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결과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와도 관련이 있어 복지국가의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

력을 갖는다.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 3617만 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

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저출산의 원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초 저출산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2005년 1.08

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 2009년 기록한 1.15명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로 조사되었다.유럽의 선진국들이 고 출산국가에서 저출산국가

로 전환하는데 10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반면,우리나라의 유례를 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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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빠른 진행은 속도(약 30년)와 수준 모두에 대한 원인의 규명이 필

요하다.

가.경제적 원인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자녀의 효용(소비효용,생산재효용,노후보장효용)

이 증가하고,비용은 낮아져 출산율은 증가하지만 경제발전이 이뤄지면 자

녀의 효용은 감소되어 비용이 증가하여 출산율은 감소하게 된다(이정심,

2007:32).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의 도산과 경기침체는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져 급속한 경제활동의 변화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감으로 이어져 미혼자들의 비자발적 미혼상태가 46.3%로 이중 남성이

51.1%,여성이 35.8%로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조사되었다.자발적 미혼의

전체 37.1%로 여성이 51.8%,남성은 30.4%로 나타났다(김승권,2003:14)

또한 시장의 전면개방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평생직장과

정년퇴직의 개념이 약화되고,실업율의 타개와 기업의 노동생산성의 증대,

비용절감을 위한 유연화 정책은 청년실업의 급상승 등으로 직업의 불안정

성이 높아져 실업에 대한 공포는 심리적 위축과 더불어 방어기제로 작용

하게 된다.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Gary.S.Becker교수의 ‘가계생산이론’

을 보면 가계는 자녀양육,소비문화,건강유지 등의 다양한 가정재가 존재

하는데,자녀도 가정재의 소비와 여타상품의 소비에서 효용을 도출하게 된

다.이런 가계효용함수는 소득의 크기에 의해 제한되고,자녀라는 가정재

의 가격에는 양육비와 교육비를 포함한 직접비용과 부모의 기회비용이 포

함된다(배병태,2007:13).

<표 2-1>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에 실시한 미혼남

녀의 결혼 및 가족관련 의식조사로 미혼남녀의 결혼의 경험유무와 연기이

유를 나타내고 있다.연기이유 중 미혼 남성의 경우 결혼비용의 부담과 고

용불안정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사회활동과 결

혼생활의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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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혼남성 미혼여성

결혼연기경험

있다 10.0 6.4

없다 90.0 93.6

계(명) 1,466 1,204

결혼연기이유

고용불안정 17.8 5.3

소득부족 13.0 7.9

결혼비용부담 19.2 15.8

직장/학업충실 11.0 10.5

집안반대 16.4 17.1

의무/역할의 부담 8.9 22.4

건강문제 1.4 3.9

기타 12.3 17.1

계(명) 146 76

<표 2-1>미혼남녀(20-44세)의 결혼연기(단위:%,명)

출처:보건복지부(2005),‘미혼남녀의 결혼 및 가족관련 의식조사’http://kosis.kr/.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양극화 현상은

사교육시장을 부추겨 자녀수의 감소에도 양육비의 부담을 증가시켜 출산

장려정책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사회 내에서 유

일하게 신분의 상승이나 계층 간의 이동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교육은 경

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가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2>의 청년층 성별/연령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결혼과 출산연령층

의 실업률이 ′97외환위기 이후 상승하여 노동시장의 고용이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남녀 모두 ′90년대에 들어서며 감소세를 보이다가 ′97이후

증가하여 소폭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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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연령 ′80 ′85 ′90 ′95 ′00 ′06 ′07 ′08 ′09

남성

25-29세 7.1 6.7 4.9 3.6 7.3 7.9 8.2 7.5 9.0

30-34세 4.8 4.1 2.1 1.7 4.4 4.2 4.0 4.0 4.5

여성

25-29세 2.1 1.5 1.9 1.8 4.1 4.8 4.1 4.3 4.9

30-34세 1.8 1.1 1.0 0.8 3.2 2.8 3.1 2.9 3.4

<표 2-2>청년층 성/연령별 실업률(단위:%)

출처:통계청(2010),‘청년층 성/연령별 실업률조사’,http://kosis.kr/.

나.사회적 원인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이어져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우리사회는 전통적 유교관습의 영향

으로 가부장적 가족형태가 자리 잡고 있어 결혼과 출산은 중요한 의무로

인식되었으나,자본주의 사회는 여성의 가정굴레를 허물어 여성의 사회참

여의 길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활동의 참여는 전통적 가부장제를 허물고 양성평등

의 실현과 더불어 가족관계에서 지위가 향상된다.출산과 자녀의 양육에

대한 여성 고유의 역할의 비중이 이제는 낮아지고,사회생활과 병행하는

관계로 이전보다는 늘어난 역할의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거나 최소로 하

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3>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의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성의 경

제활동의 참여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97년 외환위기로 양성

에서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지만 이후 출산과 관련이 있는 연령대의 여성

의 사회활동 참여는 꾸준한 상승세 지속하고 있다.상대적으로 남성의 경

우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소폭의 감소세를 보여준다.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출산과 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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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0 ′95 ′97 ′98 ′00 ′05 ′09

여

성

20-29세 53.5 57.1 59.8 56.0 58.1 64.1 61.6

30-39세 53.2 53.3 55.9 53.2 53.9 54.5 54.1

남

성

20-29세 79.6 76.9 76.2 74.8 72.0 68.3 64.2

30-39세 97.1 97.0 96.8 96.3 95.5 94.2 92.6

원 인프라가 부족하고,질적 서비스의 수준이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인들은 출산과 관련이 있는 20-30대의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2-3>성/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단위:%)

출처:통계청(2010),‘경제활동인구조사’http://kosis.kr/.

고학력으로 갈수록 사회활동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결혼을 계획하는

시기도 늦춰지는데 이것은 여성의 가임기간의 단축으로 산업의 발달로 인

한 환경오염 등의 요인과 함께 자연유산이 늘어나고 있어 저출산의 한 요

인으로 인식되고 있다.의학적으로 초산연령과 유산횟수가 높아질수록 출

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자아실현에 대한 기

대가 향상됨에도 가정과 사회활동을 모두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허

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의 선택은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된다.

<표 2-4>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혼여성이 결혼을 계획하는 시기를 조산

표로 학력과 조사대상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결혼을 계획하는 시기도 조금

씩 30세 이후로 나타나고 있다.기혼여성의 이상적인 결혼연령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인 20～44세까지 전 연령에서 27세 이전에 결혼하는 것을 가장

높게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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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7세 28-29세 30-31세 32-34세 35세이상

연령

20-24세 40.2 39.4 18.3 1.8 0.2

25-29세 8.4 33.1 45.5 12.0 1.1

30-34세 - - 14.1 56.5 29.4

35-44세 - - - - 100

교육

수준

중졸이하 45.5 18.2 18.2 - 18.2

고졸 25.2 30.9 24.3 10.4 9.1

초대졸 31.0 37.7 22.4 10.4 9.1

4년제 대졸 이상 16.7 27.5 33.3 16.3 6.2

결혼

태도

해야 한다 31.4 35.6 21.2 8.0 3.8

필요 없다 16.1 27.7 33.8 13.8 8.7

잘 모르겠다 - 25.0 50.0 25.0 -

<표 2-4>미혼여성의 결혼계획연령(단위:%)

출처:보건복지부(2005),‘미혼여성(20-44세)의 일반특성별 결혼계획연령’,http://kosis.kr/.

이경숙외(2009)“저출산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 및 심리적 이해”에서 여

대생의 출산의향 및 자녀수 조사(n=286)에 의하면 5.9%가 무자녀를 선택

하였고,8.4%가 한 명의 자녀를 선택하였으며,57.3%가 두 자녀,27.6%가

세 명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겠다고 응답하였다(이경숙외,2009:99).

조사결과만을 놓고 보면 두 명이상의 자녀를 희망한 응답이 84.9%로 무

자녀와 한 명의 자녀를 선택한 14.3%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에 대한 욕구는 실제 출산율과는 관계가 없거나 낮을 것으로 이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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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Bernardi,Fabrizio(2005)는 이처럼 출산의향과 행위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인 출산간격(ChildGap)현상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다.문화적 원인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혈연과 혼인에 의해 구성되어 함께 의식주를 해결

하고,가부장제에 의한 공동체생활을 한다.과거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이

발달한 시기에는 대가족을 형성하여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곧 생산의

결과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노동력의 확보차원에서 다산이 유행이었고,

특히 남아선호사상이 전통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또한 대가족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의 해결과 안정적 질서를 위

해서는 구성원사이에서 서열이 나뉘게 되고,이는 가장의 권한이 높아지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영입과 더불어 도시화,산업화는 대가족제가 무너지는 결과

를 초래하여 가족의 해체가 시작되었다.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핵가족시

대로 바뀌면서 등장한 주말부부,맞벌이부부,기러기가족,무자녀가족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의 가족으로의 변화가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고유문화가 급속히 바뀌면서 발생되는 것이 가치관의 변

화이다.

<표 2-5>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생각하는 보

편적 사고가 가족의 해체 이후부터는 약화되거나 결혼을 해도 자녀의 필

요성에 대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의 원인이 되

고 있다.

미혼남성과 여성 모두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결혼을 한다고 응답한

인원이 과반을 훨씬 넘었고,결혼은 안한다고 응답한 내용에서는 고령자로

갈수록 안한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수준별 결혼의

향의 조사에서도 미혼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을 한다고 응답한 인원이 과

반을 넘고,안한다는 응답에서 교육수준이 떨어질수록 결혼을 하지 않겠다

는 응답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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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혼남성 미혼여성

한다 안한다 모름 한다 안한다 모름

연
령

20-24세 85.7 2.5 11.8 75.5 7.7 16.9

25-29세 85.6 4.8 9.6 76.0 6.1 17.9

35-39세 80.6 5.5 13.9 69.2 13.1 17.7

40-44세 64.5 19.1 16.4 50.0 31.0 19.0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69.2 21.2 9.6 61.1 22.2 16.7

고졸 77.9 6.9 15.2 68.8 12.0 19.2

초대졸 86.8 3.6 9.6 76.6 6.8 16.6

4년제 이상 86.7 3.5 9.8 75.6 7.9 16.4

취
업
여
부

취업 83.2 5.6 11.2 73.9 9.2 17.0

비취업 81.5 5.6 12.9 73.7 8.3 18.0

학생 87.0 2.5 10.4 77.6 5.0 17.4

기타 74.0 9.8 16.2 70.0 11.5 18.4

<표 2-5>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 결혼의향(단위:%)

출처:보건복지부(2005),‘미혼남녀의 일반특성별 결혼의식 및 태도’,http://kosis.kr/.

취업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한 대상의 취

업과 비취업의 여부는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같았으나,미혼여성은 취업한

여성의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취업한 결

혼적령기의 미혼여성의 단편적인 생각을 알 수 있다.

모르겠다는 응답을 한 미혼남성과 여성의 조사를 보면 고령으로 갈수록

조금 높게 조사되고 있는데,결혼을 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사고가 몸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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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드시 가져야함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모르겠음

1997년 77.7 16.6 9.4 0.3

2000년 58.1 31.5 10.0 0.5

2003년 54.5 32.3 12.6 0.6

2005년 23.4 41.5 35.0 -

아있는 것으로 이는 생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현상으로 바라보거나

가치관의 변화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아져 응답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6>유배우여성(20～44세)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변화(단위:%)

출처:보건복지부(2005),‘기혼여성의 자녀관련 의식 및 태도’,http://kosis.kr/.

<표 2-6>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배우여성의 출산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

고 있는데 1997년에는 94.3%인 절대적으로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와 자녀

가 있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고 있으나,2005년에는 64.9%로 29.4%가 감소

하여 자녀의 필요성이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대가족제에서 핵

가족화한 변화와 최근의 다양한 가족의 해체의 결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본다.

이 외에도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낙태아의 증가와 미혼모의 출산을 경시하는 풍조는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낙태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년 간 150-200만 건에 이르

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불법적인 낙태라는 임신중절수술은 감추는 경향

이 있어 실제 낙태 건수는 훨씬 높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년 간 150만 명이라는 데이터는 20초에 한명이 불법적인 임신중절수술

로 사라진다는데 충격이다(http://www.proli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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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책적 원인

정책적 원인은 경제,사회,문화적 원인과 같은 보편적인 원인과는 별개

로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 부정적인 결과로 되돌아 온 사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시기적으로 전쟁을 겪은 후 복구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경

제발전에 매진하여 당시에는 후진국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당시 정부는 높은 인구증가율은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여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강력하게 출산억제정책 시행하게 된

다.1960년 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6.0을 기록하였다.정책의 주 내용

은 피임을 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도시와 농산어촌에 이르기까지 실시하였

는데 이러한 억제정책은 1996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결과 2009년 대체출산율인 2.1명보다 낮은 합계출산율이 1.1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변화하였다.세계화 시대에 선

진국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고,잘못된 억제정책을 장기간 지속하여 이제

는 관성의 원리처럼 초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한 것은 아

닌 가 생각해 본다.

3.저출산관련 이론

가.경제적 접근

저출산과 관련하여 경제학자들은 출산 또한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접근

하여 살펴보고 있으며,대표적인 이론은 소득과 출산율간의 상관관계와 자

녀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다루는 이론을 꼽을 수 있다.소득과 출산율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토머스 맬서스와 베커,듀젠베리 & 오쿤 등에 의

해서 이루어 졌다.Dumont-BanksModel에서는 소득이 높아지면 비례하

여 부부의 사회진출은 증가하게 되어 그 결과 가능한 적은 수의 자녀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소 자녀관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토머스 맬서스(ThomasRobertMalthus)5)는 소득이 높아지면 출산율

5)토머스 맬서스(ThomasRobertMalthus)는 영국의 경제학자로 저서인「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인구와 식량간의 불균형이 발생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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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주장하였고,이러한 주장은 게리 베커(Gary

StanleyBecker)6)에 의해서 발전되어 소득에 따른 자녀수의 탄력도 개념

이 완성되었다.이는 출산과 소비재의 구매 욕구를 동일하게 접근하는 것

으로 소득이 향상될수록 자녀에 대한 욕구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베커는 ‘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적게 출산하고,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 소득층의 사람들은

피임도구를 구입하는데 경제적인 제약이 있으며,고 소득층은 사회적 압력

이 그들의 자녀에 대한 많은 소비를 유발하여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고 주

장하였다(김미숙,2009:7).

맬서스와 베커의 주장은 우리나라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 획기적인 경제성장

과 개인과 가구의 소득증가에 따른 삶의 질이 꾸준하게 향상되었지만 출

산율은 줄어들어 심각한 저출산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 된다.

베커의 상관관계주장은 듀젠베리와 오쿤(Dusenberry& Okun)에 의해

반론이 제기된다.듀젠베리와 오쿤은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소비재의 양의

증가에 대한 욕구보다는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작용하게 된다는 것으

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자녀에

더 많은 지원을 통하여 양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자녀의 경제적 효용에 대한 이론은 자녀의 경제적 효용과 비용의 경제

적 동기는 경제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경제의 변화에 따라 출산의 욕

구가 변화한다는 주장이다.이 주장은 라이벤스타인,뮬러와 히어,민서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라이벤스타인(Harvey Leibenstein)은 자녀의 경제적 효용을 소비

(Consumption Utility),생산재(Utility as a Productive Agent),노후보장

(Utility as Source of Security)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비용은 직접비

와 간접비로 구분하였다.또한 자녀의 양육과 교육 등에 필요한 직접비와

기근,빈곤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6)게리 베커(GaryStanleyBecker)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미시경제의 분석영역을 인간행동과 상호작

용에까지 확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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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으로 상실되는 부인의 활동기회에 대한 기회비용을 간접비로 구

분하였다(김정이,2004:8).

이러한 자녀의 효용과 비용은 경제발전의 시기에 따라 다른 결과에 대

한 논의도 이루어졌다.경제발전 초기에는 자녀의 효용이 증가하고 비용은

감소하는 반면에 경제발전이 이뤄지거나 다음 단계에서는 자녀의 효용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하여 소 자녀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원형,

2003:2).

에스펜세이드(T.Espenshade),뮬러(EvaMuller)와 히어(Heer)는 농업중

심의 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효용이 비용보다 높아서 다 출산의 주요 원

인이 되지만 근대사회에서는 자녀의 효용이 감소하고,비용이 증가하여 소

자녀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이는 일정시간과 소득이 제약받

을 때 여성은 출산과 취업 중 하나의 선택을 요구받는다.

농촌사회의 자녀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아 대가족제도가 지배적이며,

근대화 과정을 통해 자녀의 경제적 가치가 낮아지고,비용은 증가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이후 출산력이 하락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

는 경제발전을 통한 자녀에 대한 효용보다는 비용이 증가하여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민서(JacobMincer)는 맞벌이의 경우 부인의 소득은 소득의 효과뿐 아

니라 대체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남편의 소득은 소득효과만 있어

부인의 소득증가는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남편의 소득 증가는

출산율의 증가를 일으키는 것으로 주장하였다(배민환,2007:7).이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부인의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감소하는 관점에서 경제활동

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자녀수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나.사회적 접근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접근은 개인보다는 집단에 대한 특성을 우선 시

하며,원활한 집단의 보존을 위한 사회적 통제를 강조하게 된다.이는 그

사회가 가지는 가치와 규범에 영향을 구성원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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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 때문이다.

사회학자들 중 이스터린(Easterline)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출산문제를 통

해 상대소득가설(Relativeincomehypothesis)을 제시하였다.출산력은 세

대 간의 상대적 경제 상태에 대응해서 변화한다는 것으로 부모세대와 자

녀세대의 소득이 상대적 차이가 발생하면 출산율이 변화한다(박승희,김사

현,2008:23).

이는 부모세대의 소득대비 현재의 자녀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출산력이

증가하지만, 적을 때는 감소한다는 내용이 된다. 라이벤스타인

(Leibenstein)은 상대소득가설을 가족세대 간이 아닌 사회적으로 접근하였

는데 출산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은 역사적,사회경제적,문화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교육의 결과 출산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콜드

웰(Caldwell)은 교육이 가족관계와 경제구성요소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카이스 베이츠(GijsBeets)는 교육이 경제활동의

참여를 높여 결혼에 대한 시기를 늦추어 자녀의 출산에 영향을 준다고 주

장한다.마카토 오토(MakatoAtoh)는 교육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은

여성의 시간과 소득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인식되어 출산력에 영향을 준다

고 하였다.

출산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개인의 가치관과 결혼관에 대한

접근도 찾아볼 수 있다.우리나라의 연구 중에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개

인의 가치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2003년 김승권,김민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약 75.5%가 결혼의 필요성을 나타냈지만,1996년에

68%,2000년에 55.6%로 감소하였다.특히 남성(19.4%)에 비해 여성

(41.5%)이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가치관을 보였다는 점에서 출산에 영

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에서 ‘결혼 후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1년 8.5%에서 2004년 41.5%로

크게 증가하였다(박승희,김사현,2008:40).이는 경제발전과 교육의 기회

가 많아져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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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변화로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핵가족화 현상 등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인구학적 접근

저출산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은 여성의 가임력(Fecundity)과 출산력

(Fertility)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여성의 가임력은 가임기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외부의 요인에 의한 가임기간이 줄어들게 되면 출

산율이 낮아지게 된다.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임기간은 15～49세로 최근 저

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초혼연령의 상승에 따른 첫 출산의 연기로 인하여

가임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이혼과 피임,강제(불법)적 출산억제가 자연출산력(Natural

Fertility)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혼율의 증가와 자유로

운 피임의 방법선택은 출산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강제(불법)적 출

산억제 역시 직간접의 영향을 준다.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제시된 여

러 요인들은 대부분 개인의 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출산과 관련하여 인구학적,사회학적,경제학적 접근으로 구별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제 2절 우리나라 저출산

1.우리나라 출산정책

일제강점기부터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1945년 8.15해방과 1953년 6.25전

쟁이 휴전에 들어가면서 해외에서 귀국하는 인구와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월남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빠르게 인구가 증가되었다.전쟁 후 크게 증

가한 출산의 호황이 일어 베이비붐세대7)가 등장한다.인구의 증가는 경제

7)베이비붐 세대(Thebabyboom generation):베이비붐세대는 전후에 태어난 사람을 뜻한다.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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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발전의 걸림돌로 인식한 정부는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다.

가.인구 억제기(1961년～1995년)

높은 인구의 증가율은 경제발전에 해가 된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

으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실

시하게 되었다.이때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설립되어 전국의 보건소를 중심

으로 가족계획과 관련한 계몽과 활발한 피임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64년에는 전국의 1473개 읍,면에 가족계획 전담요원을 배치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의 주관은 보건사회부가 맡아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으나

정부는 모든 부처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피임시술의 무료

보급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법적근거와 임신중절의 법적 한계가 마련되

었다.

<그림 2-1>가족계획 년도 별 표어

출처:대한민국 정책정보지(2009),‘산아제한에서 출산장려’,http://gonggam.korea.kr/

나라의 경우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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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8명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가족계획사업을 개선하여 1984년 2.1명 수준으

로 합계출산율은 감소하였다.당시 2명이하의 자녀를 둔 가진 영세가구에

는 주택 및 생활보조 융자 우선권부여,특별생계비 지급,0～5세 자녀의 1

차 무료진료 등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 후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과 태아감

별의 의학기술 발달,임신중절술의 보편화 등은 성비의 불균형이라는 문제

가 발생한다.1990년대 들어 출산율의 감소는 생산노동력의 감소와 고령인

구 증가로 부정적이라는 논의가 발생한다.

나.인구자질 향상 정책기(1996년 ～2003년)

신 인구정책은 1994년 인구개발국제회의8)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인 사회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출산수준유지,유병율과 사망력 개선,

출생성비의 균형,임신중절수술의 방지,남녀평등 및 여권신장,청소년의

성교육,에이즈예방,인구분포의 균형,가족보건 및 복지증진,노인복지 등

을 포함하고 있다.신 인구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양적문제에서 질적인 문

제로 개념이 전환되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각종 규제와 보상을 폐지하고,남아선호의식

을 불식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된다.여성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여성특별위원회

를 설치하였으나 2000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여성가족부로 승격 여성

의 지위향상에 크게 일조하게 된다.

신 인구정책기간 중에 사회복지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예산도 크게 증액

이 되고,1997년 IMF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민건강증

진법(1995년)을 제정한다.

오랜 인구증가억제정책이 폐지되고,신 인구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8)인구개발국제회의(ICPD:InternationalConferenceforPopulationand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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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정책의 관성은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 없었다.신 인구정책

은 우리사회의 복지에 중점을 두고,취양계층의 안전망 구축과 여성의 지

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나,기존정책의 대안 마련에는

실패하여 안정적 출산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어 방관의 시기가

되고 있다.

다.출산장려정책기(2004년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인구증가율의 감소는 출산율의 하락과

관련이 있다.우리나라는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을 기록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였다.저출산과 평균수명의 향상은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하였고,고령사회를 향해 달리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진입에 대한 대응으로 2004년 대통령직속의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9)를 설립하고,저출산․고령화기본

법10)을 제정하였다.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

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로 격상되고,실무를 담당하는 정책본

부가 설치되었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1차 기본계획(2006～2010년)‘새로마지

플랜 2010’을 수립 발표하였다.새로마지플랜 2010은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3개 분야에서 70개의 과제와 23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내용으로 한다.2차 계획(2011～2015년)은 출산율의 회복

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3차 계획(2016～2020)은 OECD

국가 평균의 출산율회복과 고령사회의 적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9)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PresidentialCommitteeonAgeingandFutureSociety):급속한 고령

화로 인한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대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국가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

10)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법률 제7496호):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

의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저출산․고

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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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저출산 추이 및 정책방향 변화

출처:보건복지부(2009),‘새로마지플랜2010(보완판)’,http://www.mw.go.kr/

새로마지플랜 2010은 출산과 양육에 관한 환경조성,고령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저출산과 고령사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림 2-2>을 살펴보면 새로마지플랜2010의 전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2.우리나라 저출산문제

우리나라는 산업의 발달과 도시화,1950년 6.25전쟁 이후 피난민의 유입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자 1962년부터 박정희정부는 경제개발의 장애로 인

식하여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하여 가족계획사업의 홍보와 더불어

피임에 관한 교육,불임시술 등의 적극적인 정책의 시행을 하였다.가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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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사업은 피임과 관련한 무상지원과 시술은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목표제로 시행되었다.

6.25전쟁 직후에는 다소 인구의 증가율이 주춤하였으나 급속한 인구의

증가는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인식하던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

작과 함께 적정한 수준의 인구 억제정책을 시행하게 어 1970년에는 60년

대에 합계출산율 6에서 4.53으로 낮추게 된다.이에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

의 집행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1973년 2월 8일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

다.

1980년 전두환 정부 출범이후에는 합계출산율이 2.08수준으로 크게 낮아

졌다.농산어촌의 이장에게까지 목표량을 부과하여 마을의 남성들에게 가

족계획을 홍보하도록 하고,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하면 훈련을 면

제해주는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다.이러한 결과는 1985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완만한 곡선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지속적인 급감을 보이다가 1990년대 들어 완만한

유지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며 다시 조금씩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

<그림 2-3>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출처:통계청(2009),‘2008년 출산통계 잠정결과’,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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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출생아 수(천 명)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445

증감률 -12.5 -11.3 -0.3 -3.6 -8.0 3.0 10.0 -5.5 -4.4

합계출산율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구분 ′03 ′04 ′05 ′06 ′07 ′08 ′09

혼인 건수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이혼 건수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970년에 4.53에 이르는 합계출산율은 1984년 처음으로 1.74를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하여 2005년 사상 최저치인 1.08을 기록하면서 세계

에서 가장 출산력이 낮은 국가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09년 합계출산율에 의하면 수치상으로는 홍콩이 가장 낮

지만 중국에 포함하는 점을 감안하였다.

<표 2-7>우리나라 합계출산율(단위:%)

출처:통계청(2010),‘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http://kosis.kr/.

<표 2-7>과 <표 2-8>의 내용을 살펴보면 06-07년에 결혼이 증가하였

음에도 2008년 세계경제위기의 불안감이 혼인건수와 합계출산율이 감소하

게 된 요인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2-8>연도별 혼인/이혼건수(단위:건)

출처:통계청(2009),‘인구동향조사’,http://kosis.kr/.

저출산과 관계가 있는 신생아 감소는 산부인과의 폐업의 현실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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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2006년 174곳,2007년 153곳,2008년 132곳 등의 병원이 문을 닫

았고,소아 청소년과 의원도 2007년 180곳,2008년 156곳이 폐업을 선택하

였다.이런 현상은 출산율하락에 의한 것으로 이와 같은 관련 산업에 미치

는 영향을 주시하여야 한다(의협신문기사,2010-05-05).

3.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정책은 2000년 UN이 정하고 있는 고령

화사회지수 기준인 7%를 넘는 7.2%를 기록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세계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01년 1.30,02년 1.17,03년 1.18,04년 1.15,

05년 1.08(국내최저기록)을 유지함에 따라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 방향

전환하면서 대통령직속의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설립을 통

해 2005년부터 본격화되었다.

가.중앙정부

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

산 고령화사회위원회로 격상시키고,‘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

으며,2006년에는 ‘제1차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의 제정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체계적인 대

응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저출산과 고령

화 사회에 대한 사회문제의 인식과 더불어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공적개

입으로 인식된다.이는 임신,출산,양육과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

회적 환경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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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계획 확정 계획 확정 계획 확정 계획 확정 계획

저출산 2.1 2.1 3.2 3.0 4.0 3.8 4.6 4.7 5.0

고령화 0.8 1.3 1.3 1.6 1.8 3.2 1.4 4.6 1.9

성장 동력 0.8 1.1 1.2 1.3 1.3 1.4 1.3 1.4 1.4

계 3.7 4.5 5.7 5.9 7.1 8.4 7.3 10.7 8.3

단 외의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면존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여 수행하고,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소요되는 경

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기관에 조사연구를 위탁하도록 한다.

(2)제 1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

2006년 정부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진행이 우리사회

에 악영향을 우려하고,대책을 마련하는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효과는

장시간의 소요되는 점과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1차 저출

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기본계획 수립 이후 변화하는 환경에

반영하기 위한 수정과 보완이 2008년 11월에 이뤄졌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3차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추

진되고 있다.제1차(06～10년)는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고

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제2차(10～15년)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

사회 대응체계를 확립,제3차(16～20년)는 OECD국가 평균수준의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을 위한 내용으로 계획되었다.

<표 2-9>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년차 투자계획(단위:조원)

출처:보건복지부(2008),‘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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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을 살펴보면 5년간 3대 분야의 242개의 대응정책을 추진하면

서 총 32조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으나,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체사업을 실시하여 전체사업과제의 증가와 사

업예산의 초과 사용을 보여주고 있다.2007년과 2008년에는 지속적인 감소

세를 보이던 출산율이 소폭의 반전을 보이고 있다.

(가)자녀 양육비보조

신생아의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6종 검사(의료기관)를 무료로

실시하고,검사 후 발견된 아이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 등을 지원(보건

소)한다.최저생계비 200%이하(272만원,4인 가구기준)를 대상으로 전국보

건소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실시하고,월 평균소득 556만원(4인 가

구기준)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영유아를 포함한 만12세의 아동까지 BCG(피검사),B형 간염,폴리호 등

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

종 시 평균비용의 30%수준으로 지원한다.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

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6회(4․9개월,2～5세)와

구강검진 3회(2,4,5세)를 지정된 인근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일

정소득이하 가정(4인 가구기준)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11)

월소득인정액 436만원(4인 가구기준)이하 가정의 만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한

다.월소득인정액 436만원(4인 가구기준)이하 가정의 출생순위 상 두 번째

아이부터는 보육료를 전액지원 한다.12)

소득산정 시 맞벌이의 경우 낮은 소득을 기준으로하고,소득의 25%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차

상위계층의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

11)무상보육 및 교육비의 지원기준을 차 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50%까지 확대(′09년 7월 시행)

12)′10년 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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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국에 232개 지역에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수행기관에서 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한다.아이돌

보미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나)임산부지원

월 평균 소득 481만원(2인 가구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44세 이하 여성)

에게 1회 시험과 아기시술비용의 50%수준인 1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

원한다(기초생활수급자는 27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10년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하여 인공수정시술 비 지원,맞벌이부부의 소득 합산기준을 조

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을 확대하여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

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

카드)형태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모든 임산부에게 임신5개월부터 분

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한다.

병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하고,월평균 소득 273만원(4인 가구기

준)미만의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1년간(영유아는 연장가능)영양교육(월 2회)을 통해 식품

패키지를 제공한다.

월평균 소득 195만원(4인 가구기준)이하 출산가정(유산 및 사산포함)에

산모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도움을 준다.또한 임신

과 출산,육아관련 정보와 모유수유를 위한 클리닉 등의 상담제공을 하고

있다.

(다)맞벌이 부부의 출산양육지원

여성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16주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때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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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 남성근로자는 3일 간의 출산휴가

를 받을 수 있다.13)

육아휴직은 ′08년 1월 출생아부터 자녀가 만6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고,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보험에서 월 50만원씩

지원한다.이외에도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실

시한다.출산 후 취업을 원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단기간의 교육훈련

을 통해 복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다양한 취업관련 상담을 제공한

다.출산 및 육아로 인해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60만원(처음 6개월),30만원(나머지 6개월)의 엄마채용장려금을 지급한

다.

(라)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민법상 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

우선 공급한다.14)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세․구입자금의 경우 3자

녀 이상 저소득 무주택가주에게 일반가구에 비해 한도는 상향되고,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모든 누진구간의 사

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하고,연말정산 시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만약 자녀가 6세 이하면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2

자녀 이상인 경우 둘째는 50만원,셋째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

난 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그 둘째아이는 12개월,셋째 아이부터는 1

인마다 18개월 동안(최장 50개월)연금 보험료를 개인부담 없이 추가 납부

한 것으로 인정한다.이 외에도 2～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다자녀 가

구는 다자녀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시설 등

을 이용 시 할인 또는 면제를 받으며,자동차의 취득세,등록세의 50%를

13)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에 대한 유․무급 판단은 노사 간의 약정에서 정한다.

14)년 간 공급물량 중 공공분양주택은 10%,민영주택은 3%를 특별공급하고,국민임대주택은 10%

우선공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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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받는다(18세 미만 3자녀 이상).

(마)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

다양한 가정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배려로 가구특성에 맞추어 지원도 달

라진다.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혼인기간 5년 이내인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388만원 3인 가구)(맞벌이 120% 466만원 3인 가구)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연간 건설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주택 15%,민영주택 10%,국민임대주택 30%를 공급하며,공급대상이

되는 분양임대주택의 면적은 85㎡이하 이다.

입양아 가정에 입양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만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장애아입양 가정의 경우 양육보조

금(중증 57만원,경증 55.1만원)및 의료비(연 252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장애아 가정의 만 12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전액(정부

지원단가의 100%)을 지원하고,만 3～5세 유치원 과정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에게 전액지원을 한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농지 소유면적 5ha미만의 농가의 농․어

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년 간 3,700만원 미만으로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

부 보육료지원단가의 70%,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35%)양육비

를 지원한다.

(바)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

회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사업주는 가족친

화 제도의 도입,확대 등을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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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제정 법률 제8695호 2007년 12월 14일)

(사)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

회와 대우를 보장하고,모성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저출산 대책으로 이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3일)의 신설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5～30시간)근무

도입 등을 담고 있다.(개정 법률 제8781호 2007년 12월 21일)

(자)국민연금제도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을 할 때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고,노령,질병,사망으로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지급받아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198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시행 이후 1995년 7월 농

어촌지역주민이 추가되고,1999년 4월 도시지역주민으로 확대하여 전 국민

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이 가입대상이며,기초생활수급자,타 공적연금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나.지방자치단체

2008년 11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저출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단

체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사회 대응 정책을 지역단위별로 실현

가능한 체계로 구축하고,중앙정부의 기본정책을 현지실정에 부합하는 지

역정책으로 수립하여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

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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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수 사업비(억원) 사업비비율(%)

′09 ′08 증감 ′09 ′08
증감

′09 ′08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5 62 3 6,354 4,512 1,842 40.8 100 100

결혼․임신․출산이 

축복받는 서울
11 8 3 256 222 34 15.3 4.1 4.9

양육걱정 없는 서울 22 21 1 5,415 3,654 1,761 48.2 85.2 81.0

가족 친화적 도시 

서울
15 17 -2 142 111 31 27.9 2.2 2.5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및 잠재인력 활용
17 16 1 541 525 16 3.0 8.5 11.6

서울시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결혼지원,임신․출산지원,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가족 친화적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및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의 4개 분야에 걸친 65개 사업으로 구성

되어 있다.

<표 2-10>서울시 저출산대책 사업 수 및 사업비 현황(08-09년 기준)

출처:김선자(2008),「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p.54.

<표 2-10>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2009년 저출산 관련 총 투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0.8%가 증가한 6,354억 원으로 자녀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사업이 전체 예산의 85.2%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11>을 살펴보면 자치구의 자체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출산장려금제도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마포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송파구,마포구,구로구를 제외한 22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구별로 자녀

수와 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의 규모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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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녀수

기 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종로구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관내1년 이상거주

중 구 2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실 거주기간 1년

용산구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출생신고기준6개월이상

성동구 2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넷째이상 100만원

광진구 1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실거주 1년

동대문구 3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실거주 1년

성북구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출생신고후 신청시 거주

강북구 2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실거주 1년

도봉구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3개월 이상 거주

노원구 1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3개월 이상 거주

서대문구 5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부모주소지, 출생주소

양천구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실거주 1년

금천구 2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실거주 1년

영등포구 50만원 70만원 70만원 실거주 1년

관악구 1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실거주 1년

서초구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실거주 1년

강남구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강남구 등록 1년경과

강동구 1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원 출생일기준 1년이상거주

중랑구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거주 1년

은평구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출생일기준 등록거주지

마포구  해당없음

구로구 해당없음

동작구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출생일기준 등록거주지

송파구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실거주 1년(예정)

강서구 20만원 30만원 실거주 1년

<표 2-11>서울시 각 구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2009년 기준)

출처:김주경외(2010),‘다태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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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체사업 주요내용

서 울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학교시설 IT정보화교실 운영

부 산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복지수당지원, 임산부 전담 구급대 운
영,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24개월 이하 유아 월10만원), 결혼
이주여성정착지원

대 구
어린이 안심보험지원(둘째부터), 출산축하금 확대지원(둘째 20만
원, 셋째이상 50만원), 셋째자녀이상 365특별양육지원(월20만원)

인 천
다자녀 우대 ‘아이모아카드’운영, 영유아전용도서관설치, 출산양육
후원협의회 운영

광 주
셋째 이상 신생아 생명상해보험료지원(월3만원이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조성 라디오 홍보

대 전
보육시설종사자 급식 및 교통수당지급, 보육 및 가정양육 도우미
파견(대체보육교사지원, 셋째아 양육가정 도우미 요청시 파견)

울 산
산모 및 영유아용품 무료대여, 셋째이상 보육료지원,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실시, 저출산고령사회관련 특집다큐멘터리제작

경 기
취업여성 보육료지원(국공립 보육료20-50%지급), 출산환경조성
UCC공모

충 북 둘째 이상 출산장려금,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축제

충 남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지원, 다자녀모범가정선발, 셋째 이
상 학부모 평생학습수강료 면제

전 북 사 교육비 경감을 위한 영어교육확대,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

전 남 다자녀 가구 행복카드확대, 다산가정 인재육성 장학금지원

경 북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여성농업인 강좌 및 영유아 보육), 셋째 이
상 가족 무료건강검진 및 진료사업 실시(가구당 5만원), 결혼이주
여성지원(상해보험료, 생활상담 등)

경 남 셋째이후 미취학아동 무상보육료지원, 경남 출산육아교육박람회

제 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실시

<표 2-12>2009년 지방자치단체 시행 계획

출처:김주경외(2010),‘다태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33.

<표 2-12>는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지방자치

단체에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주요 자체사업을 보여주고 있다.주요내

용으로는 부산의 둘째 자녀이상 보육료지원,결혼이주여성정착지원,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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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영 역 소 영 역 세부사업수

1. 출산․양육

에 대한 사

회적 책임강

화(44개)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22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11개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11개

2. 가족친화․

양성 평등적 

사회문화 조

성(16개)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12개

학교 사회교육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4개

3. 건전한 미

래세대 육성

(25개)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8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

스템 확립
17개

의 다자녀 우대 프로그램인 ‘아이모아카드제’운영,대전의 가정양육 도우미

파견,전북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이 있다.

4.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평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 제정)에 근거하여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2006-2010)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

고 있다.

<표 2-13>2008년도 저출산정책 성과평가 대상

출처:이삼식외(209),‘200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p.2.

저출산정책은 85개의 세부사업이 정책의 목적 등에 의해 3개의 중영역

과 7개의 소영역으로 구분된다.2008년도 저출산정책 목표달성은 총85개

사업 중 69개(81.2%)가 90%이상 목표달성을 하였으며,예산의 집행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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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성 과 지 표(5점 만점) 성과점수

A.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3.8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4

자녀 양육가 정의 
경제적․사회적 부
담 경감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증가율(전년도 증가율대
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자녀양육관련 세제지원 금액

3.8

다양하고 질 높
은 육아지원 인
프라 확충 

국공립시설 증가율,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이행률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정원 충족률 차이
시간 연장형․종일형․후일형 보육시설 증가율

2.8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산모도우미 수혜비율
불임부부 지원건수

4.0

2. 가족친화․양성 평등적  시회문화 조성 4.4

일-가정 양립환
경 조성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증감률
육아휴직률
엄마채용장려금 및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수급자 
증강률
가족친화지수

5.0

학교 사회교육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청소년의 가족 가치관(결혼․자녀필요성)
자녀필요성(미혼)

3.5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4.0

아동청소년의 안
전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학생대상 전문상담건수 증가율

5.0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프로그램 이용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실적

3.0

개(84.3%)가 90%이상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4>2008년도 저출산정책 영역별 성과점수

출처:이삼식외(209),‘200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p.23.

이러한 결과를 통해 2008년도 저출산정책(목표달성과 예산집행율)의 성

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상 저출산정책에



- 39 -

대해서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이삼식외,2009:3-26).

제 3절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사회를 경험한 복지선진국의 대응정책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의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대응정책을 수립하는데 도

움을 얻고자 한다.본 연구에서는 OECD회원국들 중에서 복지국가의 유

형화분류와 대륙을 기준으로 미국(자유주의적 복지국가),스웨덴(사회 민

주주의적 복지국가),프랑스(보수주의적 복지국가),주변국인 일본(자유주

의적 복지국가)으로 선정하였다.

1.스웨덴

세계 최고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

기까지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완벽한 사회복장제도를 통해 보장

하여 국민생활의 불안을 해소한다.15)스웨덴은 유럽에서 프랑스와 아일랜

드 다음으로 출산율 3위 국가(1.6～1.8유지)이고,일본과 더불어 세계 최장

수 국가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다.스웨덴은 1887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2011년에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프랑스와 함께

가장 빠르게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국가이다.그러나 정부의 출산장려정

책의 성공으로 초 고령사회추이와는 상관없이 노인인구비율은 소폭 하락

하고 있다.16)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987년 1.60까지 감소 이후 점진적인 회복으로

1990년 2.13까지 증가하였으나,경기침체로 다시 감소 1999년 1.52를 기록

하였다.이후 다시 회복되어 2006년 1.85까지 상승하였으나 선진국 기준의

15)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xradletotheGrave):이 슬로건은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국가사

회보장제도의 최고 목표이자 이상이 되고 있다.

16)스웨덴의 노인비율이 ′65년 12.7%에서 ′85년 17.9%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스웨덴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에 이은 높은 출산율 추이로 ′05년 노인인구비율이 17.7%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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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출산율인 2.1에는 못 미치고 있다.스웨덴은 양성평등정책으로 부모

모두에게 양육의 책임을 부과하고,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보편

적인 공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1～12세 아동을 대

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종일제로 보육을 제공(1990년부터 매년 GDP

의 2%이상을 보육시설 확대 및 유지 등에 투자를 지속하고,2002년에는

보육시설 이용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출산․육아휴직제도가 있어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휴가가 56주로 이를

여성과 남성이 나눠 사용할 수 있다.남성은 의무적으로 8주를 사용해야

한다.직장에 출근하는 여성을 위해 남성은 주간에 아이를 돌보게 된다.

스웨덴에서도 남녀의 평등한 보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아직까지 여성의

보육시간 남성보다 훨씬 긴 시간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한겨레신문기사,

2010-09-05).

스웨덴은 높은 조세부담과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부모의 결혼여부,재

산 유무 등에 관계없는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여성의 직장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아동수당제도는 기본

아동수당,연장아동수당,다 가족수당으로 기본아동수당은 부모의 결혼여

부와 상관없이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약 12만원지급,연장아동수당은

16세 이후 계속 의무교육 혹은 이와 유사한 교육을 받을 경우에 지급한다.

다 가족수당은 기본아동수당과 연장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세 자

녀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 자녀가 20세 되는 6월까지 지급한다.

이외에도 아동연금과 주택수당 등이 있다.아동연금은 부모 또는 한쪽이

사망한 경우 아동은 17세까지 아동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사망한 부모

의 기본연금 금액의 25%지급)주택수당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자녀가 없

지만 28세 이하의 어린부부에게 지급되며,자녀가 있는 경우 수당 액은 소

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출산터울혜택(SpeedPremium)은 자녀의 출

산터울이 30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자녀에 대한 혜택도 출산 전 소득에 상

관없이 먼저 태어난 자녀와 동등하게 지급한다.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분야의 여성고용과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스웨덴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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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1.0 70.9 72.2 73.5 73.4 72.8 71.8

2-15>를 살펴보면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국인 프랑스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표 2-18>의 50%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의 저출산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면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

함으로써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5>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단위:%)

출처:보건복지부(2008),‘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http://www.mw.go.kr/

<그림 2-4>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제침체기와 회복기의 변화에 반응

하는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정부의 출산대응정책의 도입과 정책효과를 모

두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스웨덴의 저출산정책 도입 시기

출처:보건사회연구원(2005),‘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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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시설 이용률 시설유형별이용률

0-3세 미만 전체의 34% 2세 미만아동의45% 2세 아동의 85%
가정보육 10%
보육시설 90%

3세-취학 전 전체의 49% 3-4세 아동의 50% 5-6세 아동의 87%
가정보육  8%
보육시설 92%

취학아동 전체의 40% 이용

<표 2-16>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출산여성의 대부분이 취업중인 현실을

고려하여 0～3세 미만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과 3세 이상의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6>스웨덴의 보육시설 이용률

출처:보건복지부(2008),‘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http://www.mw.go.kr/

2.프랑스

보수주의 복지국가인 프랑스는 20세기 들어 2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인

구는 중요한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식하여 일찍부터 출산장려주의를 채택

하였다.1980년 고령사회 진입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1990년대 후반 프랑스의

경제는 고용과 생산에서 안정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이

부진하였지만 프랑스정부의 강력한 경기안정화정책17)을 통해 실업률이 급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17)경기안정화정책:경기변동의 진폭을 작게 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정부정책이다.호경기에는 긴축재정 정책을 펴는데 이는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세입을 증가시킨다.금리와 세율을 인상해서 민간투자와 소비억제를 유도한다.

중앙은행도 국,공채를 매각하거나 지급준비율,재할인율을 인상하여 시중의 통화 공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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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제현안은 1980년 고령사회진입 이후 고령자의 고용정책과

노령연금의 확대에 의한 장기재정유지의 부담을 지고 있다.출산과 관련하

여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가정과 노동시장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 보육서

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로 199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프랑스의 출산율은 증가하여

2008년 출산율은 2.02명으로 대체출산율수준으로 회복되었다.프랑스의 저

출산정책은 공보육기반을 구축하고,가족수당,탄력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환경의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회복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치원은 무상교육으로 3～5세 아동들이 이용한다.부모의 선택권을 보

장하기 위해 가정 내 보육과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의 쇼핑이

나 운동 등을 위해 낮 시간 동안 맡기는 곳으로 2개월에서 4세의 자녀 대

상으로 한 시간제 보육 등의 제도가 있다.가정 내 보육의 임금은 시청에

서 지급하고,시간제 보육은 최대 1주일에 3회까지 이용가능하다.

보편적인 가족수당이외 다자녀 가족에 대한 보충급여가 지급된다.가족

수당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0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하는 가족

에게 다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고,수당 액은 자녀 1명당 추가가산하

며,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한다.출산 전 출산보너스로 800유로 지급,소

득․자산조사에 의한 고정수당(3세까지 4,120유로 분배지급),부모휴직지원

(매월 340유로)등이 통합된 수당(Prestarion d′Accueil du Jeuene 

Enfant)을 지급한다.

이밖에도 임신 6개월 이후 모든 의료비,입원비,치료비 전액을 국영의

료보험에서 부담하고,3자녀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통비할인,이사

특별수당 등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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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가족수당 20세 미만 2명 이상 부양자녀 가족에게 가족상황과 소득에 제한 없음

보충급여 부양자녀 3명이상, 자녀 모두 3세 이상, 3째 자녀가 만 3세 되는 다음달

신생아 환영 자녀가 3살 될 때까지, 보모나 보육시설이용하고 노동시장 참여희망

영유아수당 3세 이하의 자녀/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입양수당 소득에 따라 21개월까지, 3세 미만 아동은 영유아수당 동시지급

자녀간병수당 자녀의 간병위해 배우자 중 한명이 직업 활동을 단축/ 중단의 경우

자녀교육수당 6-18세 부양자녀가 1명 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수혜자격 제한

특수교육수당 20세 이하 장애자녀를 부양(1인 당 109.40유로), 추가제한 없음

한부모수당 빈곤층 대상

가족지원수당 부모로부터 부양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수당 자녀 양육을 위해 취업을 중지/ 단축하여 수입이 상실/ 감소의 보상으로

재택아동양육 맞벌이가족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보육사 고용 시,

개별가족보육 부모 모두 노동시장에 참여 시 6세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 1명이상 고용

출산보너스
자녀양육을 위해 퇴사한 여성에게 3년 간(매월 340유로), 1자녀 당 800

직장을 계속 다닐 경우 3년 동안 자녀양육비용의 일부 지원 

유아출산금 자녀 출산 후 한 자녀 당 매월 160유로를 3세까지 지급

양육비지원 0-6세 자녀를 둔 저소득층 여성, 보육시설/ 도우미 이용 시 일부지원

직업활동보전 0-3세 양육을 위해 한부모의 퇴사, 매달 340유로 6개월 간 지원

산후휴가 후 첫 자녀에 대해서 산후 법정휴가 후 6개월 동안 340유로 보조금 지원

<표 2-17>프랑스의 수당제도

출처:국회입법조사처(2009),‘저출산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pp.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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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50.3 51.6 54.3 55.2 55.8 56.5 56.7

<표 2-17,18>을 살펴보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인정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사회적 관용성을 바탕으로 한 동거부부와 미혼

모 등에 대한 지원확대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8>프랑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단위:%)

출처:보건복지부(2008),‘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http://www.mw.go.kr/

<그림 2-5>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합계출산율과 실업율의 변화에 정부

의 다양한 출산대응정책의 도입과 정책효과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그림 2-5>프랑스의 저출산정책 도입 시기

출처:보건사회연구원(2005),‘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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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미국

미국은 복지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인구의 고령화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전통적으로 보육에 대한 대응이 국가보다는 가족의

책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20세기 들어 미국의 여성들의 평균 4명의 자

녀를 출산하였고,공황을 거치면서 평균 2명으로 줄었으나 2차 세계대전

후 통해 평균 3.7명으로 증가,70년 중반 이후 1.8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현상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미국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은 이민세대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

는 점과 풍부한 노동시장의 구조는 출산에 대한 부담이 적다.정부의 출산

지원이 부족하지만,민간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점,구직 및 재취업이 쉽고,근무시간의 조절이 가능한 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부의 보육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1980

년대 초 합계출산율이 1.8명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다시 회복하여 대체수준

인 2.1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여성의 출산 후 복직에 대한 보장이나 보

수규정 등은 없으나 출산휴가(60일 정도)만 규정하고 있지만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여율과 고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사회문화

이다.

미국사회내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녀양육이 쉬운 사회로 인식한다는

점과 다양한 인종이 함께하는 문화는 출산율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예

를 들어 한 해 미국의 총 출생아 수가 약 250만 명 정도로 이중 흑인이

25%,히스패닉계가 30%정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는 전체 출생아

수의 절반이상이 이민자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미혼모의 급증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표 2-19>을 살펴보면 미국여성들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이 미흡하지만 자녀양육의 낮은 비용과 쉽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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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4.0 65.8 67.8 67.1 66.1 65.7 65.4

사회 내 전반의 인식,유연한 노동시장 등은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표 2-19>미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단위:%)

출처:보건복지부(2008),‘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http://www.mw.go.kr/

미국에서 저출산 지원정책은 저출산에 대한 정책이 아닌 보편적 복지실

현을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점이다.

1960년대 초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수당제도(AFDC:Aid to

FamilieswithDependentChildren)가 도입되었으며,1996년 AFDC를 빈

곤가구임시지원프로그램18)(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으로 대체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근로의무나 수급기간제한 등의

조항의 강화가 오히려 소득을 감소시키고,빈곤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우처제도(VoucherSystem)인 FoodStamp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

제적 가족지원정책으로 현금․현물지원이 아닌 상품권을 제공하여 식품을

지원하여 성공을 거두었다.미국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득공제를 실

시하고 있으며, 1983년 제정된 '가족 및 의료휴직법(Families and

Medi-calLeaveAct)'에 의해 근로자의 출산 및 입양 등으로 무급휴가를

인정하고,휴가 후 복직이 가능하다.

미국은 공식적인 보육서비스 지원을 실시하지는 않지만,주 정부와 지방

정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기본적으로 출산은 가정에서 양육은 국

가에서 다양한 보조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양육이 쉬운 국가로 알려져 있

다.

18)TANF:미국의 공공부조제도로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 가족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48 -

4.일본

일본은 초 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어 2007

년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2006년 세계에서 최초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저출산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구조,문화,가족의 변

화가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일본의 저출산현상은 1980년부터 시

작되었으나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낙관하여 출산장려정책을 펴지 않

았다.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떨어지면서 이때부터 사회문제로 인식

하고,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보육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양립지원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저출산 요인은 만혼화 현상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을 기

피하는 현상이 가장 주된 요인이고,부족한 보육환경과 경직된 사회관습은

취업여성의 결혼이나 출산은 퇴직이라는 분위기에 자연스레 결혼과 출산

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1972년 아동수당제가 최초 시행되었고,저

출산이 사회문제로 인식된 후 1991년 아동수당의 법의 개정(2자녀 이상일

때 지급을 1자녀까지 확대)을 통해 확대지급하고 있다.2000년에는 취학

전 아동으로 지급연령을 확대하였고,2004년 소학교 3년 수료 전 아동으로

다시 한 번 대상을 확대하였다.

2005년 육아휴직 중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대상연령을 1세 미만에서 3

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육아휴업에 준하는 휴업을 포함한다.1991년 제정

된 육아 휴직법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 무급 1년의 육아휴직을 인정하

면서 고용보험으로부터 휴업 전 임금의 40%를 지원받는다.1994년 12월

아동양육지원의 정책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대장성,후생성,노동성 및

건설성의 합의에 의해 ‘엔젤플랜95～99’(금후의 육아 지원시책의 기본방

향),‘新엔젤플랜00～04’(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자화대책의 실시계획),

‘新新엔젤플랜05～1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높은 사교육비,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부재,일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환경부재는 다른 OECD들에 비해 일본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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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55.8 56.4 56.7 57.0 56.5 56.8 57.4

제활동 참여율<표 2-20>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지속적인 출산율의 하

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0>일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단위:%)

출처:보건복지부(2008),‘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http://www.mw.go.kr/

<그림 2-6>일본의 저출산정책 도입 시기

출처:보건사회연구원(2005),‘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그림 2-6>을 살펴보면 일본의 정책 도입을 위한 시기적 흐름을 알 수

있다.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여성이 아닌 부모의 책임이고,여성의 경제

활동과 가정이 양립하지 못하면 경제도 성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

면서 아버지의 근무시간을 줄여 육아의 부담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는 소자화(小子化)대책이 있으며,이외에도 지역사회의 화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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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업,육아지원가정방문사업,영유아 보육 및 방문 형 일시교육,소아구

급의료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일본은 1970년대 초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

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이후 개정을 통해 2자녀에서 1

자녀로 기준이 완화되고,지급연령도 소학교 3년 수료 전 아동으로 확대되

어 지원한다.

1991년 육아 휴직법을 제정하여 부모의 휴직을 인정하고,출산 및 간변

등에도 휴직을 인정한다.육아휴직 중에는 보험료를 면제해주고,고용보험

을 통해 통상임금의 40%를 지원 받는다.

5.시사점

주요복지선진국인 스웨덴(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프랑스(보수주의

적 복지국가),미국(자유주의적 복지국가),주변국인 일본(자유주의적 복

지국가)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살펴보면 정책의 장․단기 계획을 구분하여

정책의 목적을 출산율의 회복에 한정하지 않지 않고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래 국가의 안정적 기반을 위해 제일 먼저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과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마련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정의 양

립을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

민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이상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

다.

가.재정지원

임신(불임부부를 위한 지원 포함)과 출산을 위한 의료비와 출산격려금

성격의 보너스를 제공하며,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보편적인 출산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스웨덴과 프랑

스의 경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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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일본은 부모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보

육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가정에 있다는 성격이 강하여 직접적인 지

원은 시행하지 않지만,세제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을 향상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효과성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

는 세금산정 시 혜택을 주어 세제감면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 국가의 재

정지원 정책으로 기능과 역할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다.

나.양육지원

주요 복지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과 관련한 양육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사회적 부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근하여 재정지원과 더불어 임신

부터 출산 후 양육까지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지원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남성에게 출산휴가를 주어 육아의 책임이 더 이

상 여성에 있지 않으며,남녀와 같은 성별의 구분 없이 부모 모두에게 있

다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이 전환하여 출산휴가와 부모휴가를 동시에 제공

한다.부모휴가(육아휴직)는 양육에 대한 역할과 부담을 동등한 입장에서

나누는 것을 유도하여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큰 도움이 되어 적극적

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주요 복지선진국의 저출산관련 대응정책은 단기간의 출산율회복을 위

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가족복지정책 차원의 접근이며,장․단기적으

로 구분되어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개

인의 문제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임신에서 출산,양육에 대한 비용부담과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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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주요 복지선진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구 분 스웨덴 프랑스 미국 일본

복지국가유형 사회민주주의 조합주의(보수) 자유주의 자유주의

합계출산율 1.6-1.8명 1.9명 1.6-2.0명 1.3명 미만

사회문화

-양성평등문화 정착
-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적 지원정착(스웨덴, 프랑스)
 유연한 노동시장(미국)
 공보육정착(스웨덴, 프랑스)
 저가의 보육서비스제공, 이민자 수용(미국)

-가부장적 사회
-일과 가정양립
이 어려운 환경
 경직된 노동시장
 양육부담증가

재정지원
(임신/출산/

수당)

-불임부부 지원
-임신기간 의료비 전액지원, 출산비용전액지원(프랑스)
-출산육아일시금지급(일본, 35만 엔(560만원))
-신생아 수당(프랑스, 863유로(150만원))

소득에 상관없는 보편적 
수당지급

직접적 양육지원
부재, 간접적 세
제지원, 가족수당

일정소득이하 시 
기준을 적용지급

양육지원

출산․부모(육아)휴가 가족․의료휴직제
소자화대책
육아휴직
근무시간의 단축

공보육 중심
기관․소규모보육
(유치원, 시간제, 
집단, 가정 등)

민간보육 중심
가정보육

공보육 중심
사립보육시설

출처:필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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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선행연구 및 연구 분석의 틀

제 1절 선행연구

김미숙(2009)은 양성 평등한 사회일수록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신장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또한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

되어 장려되고,노동시장의 구조도 일과 가정에 대한 시간배분이 자유로워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승권(2003)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으로 인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사회활동에 따른 출산 및 양육,가사의 과중한

부담으로 주장하고,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마련과 자녀양육의 부담

을 줄여주고,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유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김정이(2004)는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와 기회가 증가하고,양성평등의

욕구와 과중한 자녀양육부담으로 인하여 저출산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

고,저출산 시대의 적극적인 인구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

였다.

결혼장려 뿐 아니라 이혼예방 및 영유아와 아동의 보육환경을 마련하여

보편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여성의 가치관의 변화와 출산수당제

도,아동수당 등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배민환(2007)은 모든 사람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저출산의 문제는 개인,기업,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고,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배병태(2007)는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개선이 절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또한 자녀양육의 현실화를 위하여 공보육을 활성화하여 경

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보았고,여성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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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정균(2007)은 초혼연령의 상승과 기혼부부의 출산감소 등으로 저출산

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고령화 사회진입,

경제성장의 둔화,사회복지비용의 증가에 대한 결과를 주장하였다.

또한 저출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국가적 대책이 절실하며,대책으로는 자녀양

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보

장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김민주(2009)는 개인의 출산의향 변화가 저출산행위로 나타나는 현상에

는 개인의 선택적 차원 이외의 다른 외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

려해야 한다고 하였다.이는 저출산이 반드시 개인의 선택차원에서만 나타

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

2.연구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주요 선진복지국가들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분석하

여 얻은 시사점과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 분석의 독립변수를 가치관의 변

화,재정지원과 양육지원으로 정하고,대응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연구의 분석 단위는 첫째,사회문화적 요인에서 양성평등에 따른 여성의

일․가정의 양립과 부부공동의 양육책임,고령화 등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재정적 요인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격려금과 각종 수당지원 및

세제지원,수급대상자 등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양육적 요인에서는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과

교육시설의 연계와 출산휴가와 육아휴가의 현실화,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와 같은 사회적 개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이상의 내용을 도식화

하면 <그림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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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연구 분석의 틀

저출산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사회․문화적 요인 재정적 요인 양육적 요인

-양성평등

-일․가정의 양립

-부부공동의 양육

-고령화

-출산격려금 제도

-각종수당지급

-세제지원

-수급대상자

-보육과 교육시설의 

연계

-출산휴가와 육아휴

직의 현실화

-보육료지원 인상과 

확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출처:필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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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절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문제점

1.사회․문화적 요인

현대사회는 매우 급속한 변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구성

원들의 인식은 변화에 대응에 대한 반응이 늦은 것이 현실인 점에서 시작

한다.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의 시작은 잘못된 판단과 미래에 대한 준비

가 결여된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다.높은 출산율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은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신 인구정책기간인 10년의 기간 동안에도 뚜렷한 대응이 부족하였다.

1990년대 중반이후 인구의 증가율이 하락하면서부터 위기감을 느끼고,

국가적 대응의 시작은 약 10년의 시간이 흐른 2004년 대통령직속자문기구

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을 제

정하면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다.

저출산문제의 인식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에도 일선기관에서

는 기존의 인구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정관수술이 시행되었다

는 점과 출산 전․후의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사회전반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 기존의 문화나 가치관 등으로 인해 비현실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으로 혼란만 가중되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전체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7.2%를

기록하면서 고령화 사회(AgingSociety)에 진입하여 빠른 속도 고령사회

(AgedSociety)를 향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위기로 고령화에 관심의 초점

이 향하고 있으나,저출산이 가장 직접적인 인구고령화의 원인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여성의 교육기회확대와 사회활동의 증가는 출산과 관련이 있는 결혼의

시기를 늦추는 원인이고,진행되어온 기대 자녀수의 감소와 더불어 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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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국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저출산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아선호사상은 여성에 대한 성별의

부당한 대우와 더불어 가정에서의 가사의 부담이 높은 것도 자녀의 감소

추세와 무관하지 않아 여성에 대한 가족정책의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가

된다.또한 양육의 부담을 전적으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사회의

공통된 인식에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등으로 여성이 고용에서는 과거보다 불이익을 덜 받게

되고,취업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가 많아진 점 등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가 증가하게 된 것은 남녀평등의식향상에서 나타난 것으로 가정

성에 따른 여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여 이 둘(고용평등과 가정성에 따른

불평등)사이의 갈등에서 저출산의 유인이 발생한다(김민주,2010:114).

2.재정적 요인

2000년부터 출산격려금제도와 육아양육비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출

산장려정책을 시행하였으나,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정책이 3차례에

걸쳐 수정되어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집행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었

다.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격려금 지급과 보육료

지원,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의 다양한 재정지원정책을 펴고 있으

나,자녀의 육아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취학 후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여 출산율을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출산격려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일관

성 있는 획일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정책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구

체적이며 현실적인 제도적 지원체계 정비와 보편적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육수당은 차상위 0～2세 미만으로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19)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집에서 양육)과

19)가구원수 3인까지 129만원,4인까지 159만원,5인까지 188만원,6인까지 218만원



- 58 -

농어민지원을 위한 대상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연령과 대상,금액을

확대하여야 한다.

세제지원에서 연말 소득공제 시 자녀 1인당 소득공제 금액이 100만원으

로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육아비용과 공제금액을 비교해보면 부족함을

알 수 있다.또한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어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급대상자의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 소득층을 중심으로 정

하고 있어 보편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 차 상위

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출산 전․후 시기에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

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재정지원만으로는 현재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기

본은 될 수 없다.중산층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부의 저출산 대응 재정지원은 초기에는 정책의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2006년 이후 세부사업이 다양하게 된 것은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과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2010”이 발표되면서 나타난 변화이다.

3.양육적 요인

2001년부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의 개정 법률에

의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책 소관부서의 변동 등

은 정책의 혼선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2004년 3월 보건복지

부 소관에서 여성부로 이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로,2010년 보건복지부

로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혼인건수와 이혼건수 <표 2-8>을 살펴보면 혼인건수

가 2003년 302,503건,2005년 314,304건,2007년 343,559건,2009년 309,759

건으로 유지하고 있으며,이혼건수는 2003년 166,617건에서 2006년 1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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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2009년 123,999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70년대 연간 3만 건에 불과했

던 점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자녀의 양육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또한 통계청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이혼기간은 결혼 후 5년 미만이 가

장 많은 전체의 36.5%에 이르고 있어 영유아의 양육문제의 심각성을 나타

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은 한해 평균 40-50만 명이 이뤄지고 있으며,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형법 제 27장에는 낙태의 죄에 관하여 약물이

나 기타방법에 의한 낙태를 금한다.)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지만 한해 약 150만 건의 낙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낙태가 합법화된 미국에서 한해 약 160만 건(인구 2억4천만 명)의 낙태

되는 것과 비교하면 세계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낙태를 방지하는 강력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낙태가 불법임

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것은 남아선호사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깊숙이

자리 잡은 것과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현상으로 인한 양육의 부담

과 의식이 높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

낙태와 함께 세계 최대의 해외입양아 송출국으로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편입견과 함께 지원이 빈약한 상황으로 해마다

1,000명～2,000명에 해당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국내를 제외한

해외입양을 의뢰하는 이유에 절대 과반 수 이상이 해당하는 이유는 미혼

모의 아동으로 조사되었다(경기여성정보웹진 WoORI기사,2010-9월호,

www.woorizine.or.kr).

전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더불어 지나치게 높은 사교육비 등 또한 자녀 양육의 부담을 가

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따라서 경제적으로 풍

족한 고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은 출산을 기피하거나 제한하려

는 경향이 높으며,자녀양육의 부담에 따른 심리적부담도 출산의 장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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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제사회문화,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대한 이기주의

와 같은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조건이 만족된 후 제

도의 개선과 재정지원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1.중앙정부

가.사회․문화적 요인

중앙정부는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응은 정책마련과 지원에 앞서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저출산이 정부에서 단

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정부가 합심하여 저출산문제

를 극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개선과 지원이 마련되어

야 한다.저출산 대응정책은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거시적 시각

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성이 보장된 정책의

집행될 때 성과가 보장될 수 있다.

출산에 한정되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넓은 영역에서 저출산

을 바라보면,임신에서 출산,영유아 양육과정,학령기 아동보호,청소년기

학습(유해환경 제거),청년의 일자리,결혼과 주거안정,건강관리,노년기의

연금과 복지에 이르는 생애기간을 총괄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

여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제일먼저 내세우는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의

성과여부를 떠나 여성에게 가정의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전환

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나.재정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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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제 2

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78조7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

다.이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새로마지플랜2010을

마련하여 올해까지 투입되는 42조2000억 원보다 79%가 증액된 규모가 된

다.

이전부터 많은 논의와 더불어 이슈가 되었던 아동수당제도는 예산부족

의 이유와 경제논리에 항상 뒷전으로 밀려있었으나,2010년 10월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신설되어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로 결정되었다.

양육수당지원은 출생 시부터 23개월까지만 지원하는데 기간연장과 지원

대상의 범위확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

의 인상을 고려하여야 한다.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양육수

당은 대상이 0～2세로 확대되고,지원 금액도 20만원(0세:월 20만원,1세:

월 15만원,2세:월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보육비지원의 경우 월 소득 인정 액이 4인가구기준 159만원에서

436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지원의 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이하로

대상범위가 확대되었다.보육비지원 금액은 0세:38만 3천원,1세:33만 7

천원,2세:27만 8천원,3세:19만 천원,4～5세:17만 2천원으로 0세부터 2

세까지는 금액이 축소되었다.

출산격려금성격의 장려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발생하는 편차와 차별을 없애고,보편적 재정지원이 되

도록 노력하여 출산율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20).

세금제도를 개선하여 연말 소득공제 시 자녀 1인당 소득공제 금액을 확

대하여 실질적인 육아비용과 공제금액을 비교하여 균형을 맞추는 수준으

로 조정하여야 한다.또한 수급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보편적인 재정지

원이 되도록 범위를 중산층까지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20)강남구청의 경우 둘째아이부터 100만원,셋째 500만원,넷째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 여섯째이

상 30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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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육적 요인

현재 양육수당지원은 차상위 0～1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기간과 금

액을 인상하고,보육료지원과 함께 대상을 확대하였다.

국공립 보육과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부담을 줄이고,보육과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

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복귀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휴직기간의 급여를 현실화하여야 한다.제 2차 저출

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남편의 출산휴가 인정과 자유로운 유급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에 어린이집과

놀이터를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출산에 대한 남성의 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은 출산을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분위기를 고조하여 핵가족화 사회에서 자녀의 출산,양육은 부부

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회양극화와 더불어 심각한 수준에 있는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중산층뿐 아니라 전 계층의 가정에서 사교육

에 의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

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보호기능이 강화될 때 출산율회복에 도움이 된

다.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급증하는 유해환

경으로부터 안정하게 보호하며,보육시설과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등의 사

회투자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각 부문과의 연계를 도모

하고,대응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2.지방정부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방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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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전제 조건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계를 강화하고,중앙정

부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응정책을 지역 특성에 일치하도록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또한 지역 실정과 지역사회의 유기협력체계 및 성과관리체계

를 도입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가.사회․문화적 요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의 회복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을 지역사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양한 기준

과 상이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기본적인 통합과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자녀 이상의 경우에 한하여 임대

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주고,4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의 승진에 혜택을

주며,2자녀 이상 출산 시 30만원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이러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금액이 서로 상이하게 이

뤄지고 있어 동일한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과 조급한 효과를 지양하는 것 보

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단기적인 정책을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많은 정책의 시행은 서로 중복되거나 비슷한 효과로 인하여 시행의

효과가 반감되거나 기본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게 되므로 나무의 가지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큰 틀에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재정적 요인

지방자차단체에서 시행하는 저출산 대응정책은 87개 사업으로 출산장려

금성격의 출산 축하금지원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출산장려금으로 지

원되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금액을 지급하여 형

편성의 문제와 더불어 보편적 복지의 성격에 부합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보

다는 결혼의 적령기가 늦어지는 문제의 해결과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의료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

대응정책의 목적에 가장 근접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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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혼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의 부담 중 가장 큰 주거안정을

지원하여 결혼의 시기를 빠르게 하는 정책시행이 확대되어야 한다.현재

장기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자금 지원 및 보금자리 주택의 지원은 양적으로

나 질적으로 모두 부족하여 신혼부부의 욕구를 만족하기에 충분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다자녀가정에 지원되는 우대카드제도의 시행을 컴퓨터의 구성으로 볼

때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도는 하드웨어에 해당하는데,소프트웨어에 해당

하는 다양한 우대프로그램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제도는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다양한 양질의 우대서비스 개발과 유지 및

혜택을 확대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이러한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

여 자녀양육이 쉽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만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양육적 요인

여성의 양육부담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시각에서 저출산의 사회적 요인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김민주,2010:122).사회적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이 다시 발생할 수

있어 그 이면에 숨어있는 요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임신․출산 및 양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려움이나 장애가 없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제적,사

회적 지원이 함께해야 한다.특히 양육지원과 관련하여 유급 육아휴가와

휴직에 제한이나 어려움 없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문화와 제

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낙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모자보건법 제 14조 제 1항 3호에는 임신중

절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

하여 임신된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의사가 낙태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이 조항을 들어 요구하면 의사는 사실여

부를 확인할 수 없고,정해진 규정이 없어 낙태시술이 이뤄지고 있어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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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의 문제가 있는 규정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해외입양과 관련하여 미혼모의 아동에 해당하는 요보호아동을 위한 양

육지원체계의 구축 및 사회의 관심이 미혼모의 복지를 개선하고,해외입양

아동을 줄여 저출산의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최근에는 미혼모이면서 입양

을 원하지 않는 여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양육지원

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의 취업과 관계없이 자녀양육의 유해환경제거와 국․공립보육시설

의 확대 및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을 통해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

다.여성의 사회활동참여로 취학아동의 방과 후 대책 뿐 만아니라 사교육

부담의 경감 및 안심하고 맞길 수 있어야 한다.이런 맥락에서 취업여성들

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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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요약 및 결 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합계출산율 1.15명)을 기

록하며,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행하고 있어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

명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2018년 이후 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300년 후에는

한명도 남지 않게 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된 원인은 정부의 강력한 인구 억제

정책과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가족

의 유형변화 및 교육,생활수준의 향상에 이은 개인의 가치관 변화 등에

서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주요개선방안으로 첫

째,인식의 전환으로 전통적 가부장제(Patriarchy)사회에서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양성평등을 이뤄야 하고,여성 뿐 아니라 남성을

포함하여 일․가정의 양립과 부부공동의 양육참여가 있어야 한다.

둘째,재정지원으로 출산격려금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상이

할 뿐 아니라 지역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게 운영되어 역차별의 소지 및

제도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어야

하며,각종 수당지급의 확대가 확실한 대안인지 검증과 더불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양육지원으로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는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고,

출산 후에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보육과 육아휴가 등을 지

원하여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지원이 필요하다.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제정 시행된 헌법 제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며,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1990년대 이후 복지국

가의 실현을 위하여 구체적인 법의 제정을 통해 도모하였다.사회보장에



- 67 -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어 복지사

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는 잘못된 정책

판단과 선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외환위기 이후 고용시장의

불안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참여 및 핵가족화 현상 등은 전통문화와 사

회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짧은 기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10년 10월 발표된 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살펴보

면 대부분의 내용이 현실성을 결여되어 있다는 의구심이 먼저 생각나게

한다.신혼부부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의 미 임대분에 대하여 우선 입주권을

배정하겠다.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노동시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하여 출산율을 높이겠다.

이러한 대응방안은 공청회와 같은 여론의 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

고,발표되어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지며,여성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연

장 이나 비정규직인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육에 관한 내용 등이 빠져 있는

것들을 볼 때,이 정책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

하다.

근로여성의 70%가 비정규직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고용유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고,이를 위한 기업의 협조에 대한 구

체적인 인센티브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은 실효성을 의심하

지 않을 수 없다.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본 연구의 중앙정부의 대응방안으

로 제시한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고,국민의 뜻이 존중되는 정책을 정부가

수립하여야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인 국민들이 먼저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기업들의

협조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노력과 협상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고 난 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구

체적인 계획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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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이끌기에 충분하다 생각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나면 구체적인 저출산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핵심만을 놓고 보면 임신에서 출산과정과 취학 전까지 아동보호 그

리고 취학 후 사교육부담이 없는 환경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걱정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의료서비스제공과 양육에 대한 부

담을 줄여주기 위한 양육수당도입 및 사교육 근절을 위한 공교육의 제도

적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대응정책은 출산이 가능한 집단에 대한 경제적,사회

적,문화적,인지적 지원이 총집합되어야 한다.끝으로 본 논문의 한계를

지적하며 마무리한다.우리나라의 저출산 사회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 선

진국의 저출산 사회 대응정책의 효과 등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

는데 언론과 인터넷 자료(통계청)외에는 자료수집에 제한이 있었다.또

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성부,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실시하는 여러 정책들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비교분석 대상선정은 OECD회원국들 중에서 복지국가

의 유형화분류21)에 따라 미국(자유주의적 복지국가),스웨덴(사회 민주주

의적 복지국가),프랑스(보수주의적 복지국가),주변국인 일본(자유주의적

복지국가)으로 제한한다.

21)Esping-Anderson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 :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자본주의적 시장원칙에 맡

기는 정책을 사용한다.미국,캐나다,일본,남부유럽 ②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한다.프랑스,독일 ③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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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1.15,whichisthelowestintheworld,whichisfarbelow than

thereplacingfertilityrate(levelreplacingpopulation)2.1presentedby

scholar.Unless the birthrate restore,we are facing decrease in

populationafter2018,whichwillcauseseriousnationalcrisisas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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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benosignofexistencein300years.

Thisfallingbirthrateproblem throughthereciprocalactionwith

agingofsocietywillbringchangesofpopulationscaleandframework.

Rapidfallingbirthrateandentryofagingsocietywouldbethekey

factor causing society maladjustment, inequality, dissolution

phenomenon,itis urgently required to setup countermeasuresfor

immediateandlongterm solution.

Thedetailsofthestudy can besummarized asfollows.The

chapter1isintroductory,whichpresentsthepurpose,scaleandmethod

ofthestudy.Inchapter2,throughgraspingstatusofcountermeasures

on falling birthrate between our country and foreign countries,

comparativeanalysisthecounterpolicyofadvancedwelfarestates,I

tried to find suggestions.In chapter 3,through the analysis of

precedentstudy,Ipreparedtheoutlineofanalysisofstudy.Inchapter

4, I presented the problem of falling birthrate policy and

countermeasuresofourcountry.Inchapter5isconclusion,Ipresented

counterpolicyonfallingbirthratethroughsynthesisoftheresultof

studytorealizewelfarestate.

This thesis has been processed through literature survey and

contentsanalysis.Ihavesetupanalysisoutlineofstudybasedonthe

treatiseandliteratureinandabroadfortheliteraturestudy,andIhave

investigatedtheliteraturerelatingtopopulationpolicy,welfarepolicy

andpublicationdataofpolicy,etc.ofourgovernmentfortheobjective

analysis.

In consideration of limitation of data,I have comparatively

analyzedourcounterpolicyonfallingbirthratewiththatofthemajor

welfare states.This efforts brought great help in finding more

reasonableandobjectiveplaninpresentingcounterschemebydrawing

theproblems ofcounterpolicy againstthefalling birthrateof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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